부동산공법 핵심 요약노트
봄기출 · 2016~2025년 기출 400문항 중 출제 비중이 높은 6개 법률만 압축 정리했어요

1. 국토계획법 (10년간 120문항 · 최다 출제)
· 기반시설·공동구: 화물터미널은 자동차정류장의 세부 종류에 해당하고, 기반시설설치비용에는 용지비용도 포함된다. 도시·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는 시행자(예: 한국토지주택공사)이지 구청장이 아니다.
· 용도지역·용도지구: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에 속하며 도시지역이 아니다.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도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.
· 건폐율·용적률: 전용공업지역(70%)·중심상업지역(90%)·제1종전용주거지역(50%) 같은 용도지역별 상한을 순서대로 암기해두어야 오름차순·내림차순 나열 문제를 빨리 푼다.
· 법령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점도 자주 출제된다.

2. 주택법 (70문항)
·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된 각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·부엌·현관을 설치해야 한다.
· 국민주택 공급을 위해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는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인가 대상이 아니다 — 설립은 인가 대상이지만 해산은 다르다는 점에 주의.
· 고속도로는 주택단지를 분리하는 시설에 해당하며, 전매제한기간은 지역별 수급 상황·투기 우려를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다.
·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지분 70% 이상을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주체인 경우는 공공적 성격이 인정되어 사용검사 관련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한다.

3. 건축법 (70문항)
·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소유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, 특별시장·광역시장은 신고 대상 관청이 아니다.
· 건축협정은 건축물 소유자 등 전원의 합의로 체결하며, 과반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.
· 면적 5,000㎡ 미만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조경 의무가 면제된다.
· 전용주거지역은 특정 시설의 설치 대상지역이 아니며, 기념탑은 높이가 6m를 넘는 경우에만 축조신고 대상이 된다는 등 수치 기준을 정확히 암기해야 한다.

4. 도시개발법 (60문항)
·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전에도 체비지는 사용할 수 있으며, 시행자만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고 지정권자에게는 수용권한이 없다.
·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시행자 변경사유가 된다.
· 너비 10m인 도로를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경미한 변경은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.
· 환지방식은 평면 환지와 입체 환지로 구분되며, 어느 방식이 적용되는지 사례별로 구분해서 알아둔다.

5. 도시정비법 (60문항)
·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며,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·정비구역 지정 절차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간소화된 사업이다.
·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, 반드시 조합을 설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도 가능하다.
·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면서 기존 주택은 보전·정비하는 사업으로, 전면 철거형 사업과 구분해야 한다.

6. 농지법 (20문항)
· 농지 해당 여부는 지목이 아니라 토지의 '현실적인 이용 상황'에 따라 판단한다 — 지목이 과수원이라도 실제 경작지로 쓰이면 농지에 해당한다.
· 농지 임대차는 등기가 없어도 농지소재지 관할 관서의 확인을 받고 인도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.
· 농업인 기준(가축별 사육 마릿수)에서 꿀벌은 10군 이상을 사육하면 농업인 요건을 충족한다.

※ 이 자료는 실제 2016~2025년 기출문제 해설을 바탕으로 압축 정리한 것으로, 정확한 현행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(law.go.kr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